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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연구

Process Improvements for Reducing Apartment Defects afte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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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defects are occurring in apartments, the main residential area in Korea. This is due to a lack of construction skills

and a lack of management. As many apartments are provided to buyers, the dispute over defects after comple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Act was amend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order contractors to repair defects.

However, even if defects are resolved after a defect is generated,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hat can be satisfied

because buyers have to endure the pain caused by the defect.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uyers by

fundamentally reducing defects in apart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apartment buyers should be resolved at the time of sale of the apartment, the final drawings should

be a contract document, the review period of the apartment house supervision should be secured, the appropriate

supervisory fee should be secured at the time of contract change and the payment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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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은 보편적인 주거생활방식이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Kang 

and Jang[1]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원인과 비율은 

공사관리소홀 39.4%, 시공기술부족 22.5%, 시공감리소홀 

19.7%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전예방기능의 부족에 기

인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결국 하자가 있는 

공동주택이 수분양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MBC[2]에 

의하면 실제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하자보수 분쟁이 6년 

새 50배가 넘게 증가할 정도로 늘었고, 2017년 10월부터 

관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하자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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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Kyeonginilbo[3]에 의하면 수분

양자인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나 늑장보수를 우려

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자 집단소송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Yonhapnews[4]에 의하면 아파트 하자

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구제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

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2016년 3천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

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

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단계에 공공주택에 발

생하는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대상을 제외하고 주택

법의 적용대상인 단독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인 아파트에서 준공단계에 발생되는 하자에 한정하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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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chart of research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 대법원판

결에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자와 관련된 최신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

며, 아파트 하자의 법적근거를 살펴본 후, 아파트 하자에 

영향을 주는 절차상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의 하자를 저감할 수 있는 절차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며,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전문가의 심층의견을 반영하여 Figure 1의 흐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2. 아파트 하자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하자책임의

법적 근거

본 장에서는 아파트의 하자를 저감시키기 위해 수행된 연

구들과 아파트 하자와 관련되는 법령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5], 주택법[6],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

다)[7], 공동주택관리법[8]을 통하여 하자책임의 근원을 살

펴보고자 한다.

2.1 아파트 하자관련 선행연구

Kang and Jang[1]에 의하면 ISO9000를 인증받은 설계

자, 수급인(주택건설업자와 시공자)을 우대하고, 수급인이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보

험제도를 도입과 주택품질보증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Kim[9]은 시공자의 무과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 보증기간 동안은 수급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하는 제도와 공동주택의 하자처리절차를 

제안하였다. Lee and Im[10]은 선분양상태에서는 공동주

택의 정보비대칭현상으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건축과 설계에 관한 품질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공개하고, 

건설사별로 하자 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Kang and Seo[11]의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초기

하자 발생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Kim[12]의 공동주택 하자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언, Kim and Choi[13]의 주택하자분

쟁의 현황과 문제점, Cho[14]의 공공건설사업에서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Cho[15]의 공동주택의 하자책임 개선

을 위한 기초연구, Choi[16]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합

리화방안 등 연구들이 있으나 법적인 근거에서 하자책임을 

도출해 내고 현행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

여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하다.

2.2 건축물분양법

아파트계약은 분양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

축물분양법이 적용되고 있다.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

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을 말하므로 분양계약이란 민법의 매매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하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민법의 매매계약

에 기반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이론적으로 보면 

수분양자는 분양사무소이외에 정보가 미흡한 상태로 분양사

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3 주택법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법

제98조 벌칙에 의할 경우 주택법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

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집합건물법

아파트는 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의 적용

을 받게 된다. 그런데 2005년 개정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여, 다양한 하

자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2012년 Supreme 

Court[17]의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이후 집합건물법에서

는 제2조의2,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을 해소하고 있다. 제2조의2에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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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partment defects

Figure 3. Housing business procedure and regulations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

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

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 제

36조에 하자담보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

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

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로 보고 있다. 아

파트의 하자는 사업승인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아파트 하자

와 관련된 법령은 Figure 2와 같다.

3. 아파트 하자영향요인 분석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분양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된다. 

본 절에서는 아파트의 하자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앞에

서 살펴본 법령 및 대법원판결에 근거하여 설계도서상의 문

제, 아파트 사업진행 절차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설계도서상의 문제

Supreme Court[18]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설계변경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에서 변

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

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들면서 사업승인시 제출하는 기본

설계도서와 착공시 제출하게 되는 실시설계도면을 하자판단

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시설계도면이 분양계약문

서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하자판단기준이 흔들리게 되므

로, 준공이후 하자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게 된다.

3.2 아파트 사업진행 절차상의 문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의 사업승인신청시점부

터 분양계약 및 유지관리단계까지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다

양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법령의 미흡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설계부터 시공까

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업주체와 설계자와의 계

약, 승인기관의 주택감리모집 및 선정, 사업주체와 주택감리

계약체결, 사업주체와 시공자와의 계약, 사업주체와 수분양

자와의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 단계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업무를 간락하게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3. 참

조).

3.2.1 사업승인신청 단계

주택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에 따라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cree(이하 

MoLIT라 한다)[19]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하 ‘작

성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

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승인신청일

로부터 60일이내에 사업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작성기

준 제4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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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upervision contract relationship of apartment house

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설계도면을 사업계

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체가 사업승

인권자에게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기

본설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기본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공사비를 산출한다. 여기에 감리대가 지급기준에

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주택감리비를 산출하고, 이후 변경이 

발생해도 감리비가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리비가 

적음과 하자가 발생빈도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나 과도하

게 감리비가 적을 경우 현장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3.2.2 주택감리모집, 착공 및 감리계약이행 단계

사업승인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고

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5조에 따라 7일이내에 

감리자모집공고를 해야 하고 7일이상 관련홈페이지에 게시

해야 하며, 감리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Figure 4와 같은 계약관계를 가지게 된다.  기본설계를 근거

로 산출된 공사비에 따라 사업승인신청이 이루어지면 사업

주체가 공사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작성기준 제4

조에 따라 실시설계도면,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공

사착수전까지 설계도서를 검토해야 하며, 동기준 제12조에 

따라 감리계획서 및 감리확인서를 서명날인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감리자가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기간은 

사업진행상태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인터뷰에 의하면 그 기

간은 평균 한달정도가 소요되는데 1주일도 될 수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리자가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할 기간이 짧을 경우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하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2.3 공사이행 및 분양계약이행단계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며, 이에 따라 착공을 하게 

된다.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후,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에는 골조공사 2/3가 완료된 후 분양모집을 할 수 있으며, 

분양모집이후에는 감리계약, 분양계약, 건설공사계약이 동

시에 진행된다. MoLIT[20]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서 제21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분양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건축물분양법제7조에 분

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을 말하는데, 동법시행령제10조에는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

상을 초래하는 변경,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용도

변경, 난방기기·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 설계변경사

항 7개를 명시하고 있다.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

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감리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인정받음에도 사업주

체가 감리자에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체와 갑을관계

가 발생하여 부실 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2.4 사용승인 및 준공단계

수분양자가 조경, 공용부분에 대한 품질확인은 제한되어 

있고, 직접 주요 결함이나 품질이상유무를 확인하는데 문제

가 있다. 따라서, 2006년 8월 22일에 경기도에서는 품질검

수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같은 해 9월 11일 

품질검수 자문단 운영지침을 만들어 최초로 시행하였다. 그

러나 건설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고 비전문가인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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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방문하더라도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숨겨진 하자

이거나, 전문지식이 없이는 하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하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관할기

관장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전문가를 고용하여 품질검수 자문

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에서의 주택건설감리와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4.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게 

계약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하자판단기준

이 되는 설계도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진행절차상 

투입되는 주택감리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분양시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주택법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면 사업주체

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동법제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

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견본주

택은 사업계획승인시 기본설계도서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분양계약을 위해서는 착공신고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착공신

고시에는 실시설계도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견본주택의 건

설에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분양시점에 견본

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택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양시점에는 실시설

계도서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점에 견본주택

과 분양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정보의 비

대칭성이 발생하게 된다. 수분양자는 사업승인시점에 제출

한 기본설계대로 이행될 것을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

는 것이며 건축물사용승인시점에 완성되는 최종설계대로 이

행될 것을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분양계약, 건설계약, 감리

계약이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

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와 관련정보가 

분양시점에 수분양자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4.2 사용승인시점시 하자판단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최종설계도서가 하자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설

계도서가 분양계약의 계약문서가 된다는 사항을 주택관련 

법령 및 분양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의 현장에서는 최종설계도서가 분양계약의 문서

가 된다는 사항으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최종설계도서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견본주택의 근거가 되는 기

본설계도서, 착공시점의 실시설계도서를 동시에 수분양자

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4.3 아파트 사업진행절차상 개선방안

본 절에서 제시된 사항은 주택감리와 관련된 사항이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소속 회원사 전문가에게 내용을 보내 

검토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감리자가 설계도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감리자로 선

정된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이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서는 전체 사업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설계도서

검토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검토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정에서 주택감리자의 낙찰통보 후 계약기간까지 적정 설

계도서 검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사에 따라 검토 난이

도와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의 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절대 검토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검토 후 문제

가 될 경우 주택감리자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4.3.2 감리자의 적정대가 확보

감리자의 대가는 사업승인신청시 산출한 공사비에 주택건

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

정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서이며 이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의 정확도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공사비가 적게 

산출될 경우 감리비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감리업무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시 결정되어야 하는 발코니의 경우 그 공사비가 

따로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승인신청시 제출한 공사비와 착

공시, 분양시 산출한 공사비가 다를 경우 그에 따라 변경계

약이 이루어져 감리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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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4.3.3 감리대가지급과 감리업무계약의 구분

주택감리계약은 사업시행자(시공자 포함)와 감리자가 체

결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현재 발주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주택

감리업무와 감리대가의 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택감

리대가는 주택감리업무계약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미리 제3

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감리업무 감리업무이행정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리비 예치기

관, 예치금액, 예치시기, 대가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정해져

야 하는데, 이때 인허가청의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대가지급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4.3.4 계약문서상 감리자 업무의 명확화

감리자는 사업주체와의 주택감리계약에 의해 투입되며 주

택법시행령제49조에 따른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 MoLIT[21]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의 기본

업무에는 시공계획, 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명시하고 있는데, 감리자 시공계획 적정성 검토이후 준공시

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감리자의 검

토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도서의 적정성검토라는 표현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업무는 사실상 시공자의 

업무이므로 시공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를 확인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의 적정

성이라 함은 포괄적이므로 그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여 법령

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으

로 조정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분양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계약의 특성상 수분양자

가 최종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사업진행 절차상 

하자와 연계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하자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분양시점에 견본주택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

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에게도 설계도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최종설계

도서가 하자판단기준이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감리자의 최소 설계도서 검토 기간이 확보와 함께 

계약미체결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시 합리적으로 

주택감리비가 조정되어야 하며, 제3의 기관에 감리비 예치

를 통해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주택감리 용역 

표준계약서상에 규정된 주택감리업무 내용중 당사자간 이견

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표현이 조정되어야 한다.

추후 아파트 하자저감 입법화를 위해서는 주택감리의 적

정배치, 공사시간의 적정성 확보, 하자의 유형, 회사별 하자

특성, 하자빈도 등과 관련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이루어진 것임”

요 약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

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

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

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

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

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

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

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

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아파트, 하자, 주택감리,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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